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2호(2018. 8): 97-120     97

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
-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

Effect of Living Environment on Rural Residents’ Choice of Place 
of Residence

- Regarding Rural Services Standard -

김 정 태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부교수)

  

Abstract
Jungtae Kim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the rural services standards on the population 

movement of rural residents. As can be seen in the analysis result, the rural services 

standard affects the movement between villages.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intaining public order,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obability that the residents settle in villages. From these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living environment is a condition that affects the population movement among rural 

areas although it seems that such factors as income and employ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ovement of rural residents to other rural areas and cities. 

Keywords: Rural Development Project, Marginal Village, Population Movement, Rural 
Services Standard. 

I. 서론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는 고유한 성장경로를 갖지만(World Bank, 2008), 공통점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은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한다(Taylor & 

Martin, 2001). 한국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정원기･안영진, 2016: 515).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총 인구 중 농촌인구 비율은 

2015년 18.4%를 기록, 하락 추세에서 처음으로 벗어났고,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던 인구 순증현

상이 전국 농촌 시･군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김정섭･이정해, 2017: 1). 그러나 여전히 제한

된 농촌지역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박시현･최용욱, 2014),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의 관계와 지

역의 스케일에 따라 도시화의 연장인 광역적 도시화의 과정일 수도 있다(임석회, 2017: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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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촌사회의 일반화된 상황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인구유입은 지역균형발

전과 농촌사회 유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한다(강호제, 2016). 

귀농･귀촌 인구의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이주동기(강대구, 2006; 강대구, 2007), 지원교

육(변혜선, 2016; 마상진･김경인, 2016), 공동체적응(박대식, 2016; 김경례, 2016; 김정섭･오정

훈, 2016; 이철우･박순호, 2015; 김백수･이정화, 2013) 등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농

촌사회에서 인구이동의 사회적･경제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기반

을 강화하고 있다(이철우, 2015: 208). 그러나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인구의 이탈과 관련된 연구

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덜하며, 생활환경이 귀농･귀촌인의 농촌-도시, 농촌-농촌 간 이동

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둔화되면서 자연적 

증가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인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김상원･이훈

래, 2016: 738) 농촌주민 인구유지를 위한 지역개발방향 설정에 제약이 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나아가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적 정책수

단이다(송미령 등, 2010: 408).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생활환경 측면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귀

농･귀촌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이며, 도시와 농촌 공간의 이질적인 변화

로 인한 사회 환경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기준이다. 그러나 농어촌서

비스기준에 대한 연구는 기준의 마련과 달성정도를 발표하는 정도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촌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파악은 모호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농촌주민의 희망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201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완료지구를 대

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의 일부로서, 사업이 완료된 읍면대상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수준과 

거주 희망지역 간의 선택속성은 이항로짓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이동의 결과가 아닌 선호에 따른 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의의 확대는 제한적이

나,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귀농･귀촌 의향조사로 역귀농･귀촌비율이나 어떤 사람들

이 떠나려고 하는지를 분석함을 고려하면(김철규 등, 2011; 마상진 등, 2016),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조건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주는 효과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구이동의 원인으로서 생활환경이 주는 효과를 살핌으로서, 고용 등의 경제적 동기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 농촌인구 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지자체

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용성을 살필 수 있어 관련된 정책적 

수단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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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개념과 현황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도농격차 해소와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종류들을 구체

화하고 설정한 지표들이다. 학술적 개념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의미하며, 법적개념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

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서

(김광선, 2013: 1), 유사한 정책이 영국과 독일에서 시행 중이다(송미령 등, 2010: 410-413). 

농어촌 주민입장에서는 국가적 최소기준인 농어촌 서비스기준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

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되어(김

광선 등, 2012: 269), 주변부 특성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의 공간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 개선에 적어도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담보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국내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관련된 논의는 첫째, 지역수

요와 상황에 맞는 지표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박진도, 2014; 윤정미, 2013), 둘째, 행정구

역단위가 아닌 생활권의 개념으로 공간단위로 재구성하고, 달성여부에 맞춘 지표설정은 주민

평가에 기초하여 질적인 측면의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김정태, 2012). 주민의 이동성을 파

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마저 부족한 상황의 영향일 수 있으나(윤병석, 2012), 관련된 연구의 

공통점은 지표의 타당성과 측정방식의 개선에 한정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갖는 효과성 검

증이 부족하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농촌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생활권 내 접근성의 개념일 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시설물배치와 동선,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도시계획과 유사하나(권영상, 2011). 다

른 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 민

간부문이 배제된 공공부문의 역할로 한정되며, 삶의 질 법을 근거로 범정부차원의 협력과 농어

촌 지자체의 이행을 촉구한다.

그러나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로서, 한국사회를 휩쓸

고 있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점차로 민간부문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을 따르면,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인구규모가 부족

하다. 따라서 설정된 지표가 주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지표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고

민을 알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공급자 시각이 아닌 주민수요에 기초한 접근을 강조하지만, 평가방식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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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시각에서 달성여부와 지자체의 독려를 강조할 뿐, 수요자인 주민이 그 기준에 대한 유

용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부문별 차이는 있지만, 농어촌의 종합 이행지수는 -12.583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김광선 등, 2012: 284), 지자체별 달성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다.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투자가 쉽지 않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인구이동의 사회･경제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

방정부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비롯한 각종 제

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이철우, 2015: 208).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촌주민의 농촌지역에

서의 이탈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농촌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포함한다. 따라서 농어

촌서비스 기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내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환경이 농촌주민 인구이동에 주는 효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첫째 1950-60년대의 농촌지역 내 잉여노

동력에 초점을 맞춘 루이스 이중모델, 둘째 1970-80년대의 농촌이주 노동자로 인한 도시 내 

실업문제를 설명하는 Harris-Todaro 모델, 셋째 노동이동과 관련된 일련의 미시경제모델은 의

사결정단위로 가구, 이주네트워크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u et al., 2017: 5). 즉 고용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 왔다. 

농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축소되고 있으며,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중요성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Knox and Mayer, 

2013: 140; Courtney et al., 2007), 농촌관광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진화에 의해서도 보완되지 

못했다(Wirth et al., 2017: 63). 또한 농촌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소도시는 노동기능과 인프

라 같은 원래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였다(Lintz and Wirth, 2008; Naumann and 

Reichert-Schick, 2012). 따라서 여전히 고용 등의 경제적 상황은 농촌인구의 도시이탈의 설명

에 유효하며, 생활인프라 기능저하가 일정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Su et al.(2017)은 중국 내 농촌주민의 지역 내 이동자 수가 지역 간 이동자 수보다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농촌과 도시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농촌지역에

서 가까운 도시로의 이주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일홍과 이성우(2010)는 수도권 도

시민의 농촌 이주는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고 이동거리가 긴 반면에 비수도권 도시민은 권역 

내 이동이 주를 이루며, 생애주기 상 직업적 요인이 강함을 보여준다. Su et al.(2017)의 관점으

로 정일홍･이성우(2010)의 연구를 해석하면, 점차 농촌과 권역 내 도시, 농촌과 농촌 간 이동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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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의 중요한 설명요인인 고용보

다, 소득외적인 생활환경이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동은 도시와 농촌 간 이동뿐 아니라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

주가 있으며(Gkartzios and Scott, 2009), Walford(2007)는 가까운 농촌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근린재배치가 농촌이주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제시한다.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동기는 일반적으로 가정, 직장 및 교육, 주거의 세범주로 구분된다(Van 

Dam et al. 2002). 가정적 동기는 결혼, 자녀출산, 이혼 등의 삶의 사건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하

는 행동으로서, 가족과 더 가까이 살고 싶은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Van Dam, 2000). 직장 및 

교육과 관련된 동기는 직업변화, 직장생활의욕,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끄는 범주에 속

한다(Van Dam, 2000). 

주거동기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과 관련되는데, 주거환경의 질은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여겨진다(Gkartzios and Scott, 2009; Deller et al., 2001; Walmsley et al., 

1998; Halliday and Coombes, 1995; Halfacree, 1994). Halfacree(1994)는 신선한 공기, 매력

적인 풍경과 같은 공간적 요소를 물리적 요소로 구분하고, 친근한 이웃, 평화로운 삶과 범죄가 

적은 요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Steenbekkers et al.(2008)은 네델란드를 사례로 한 연

구에서 주택특성 다음으로 공간의 평온함과 같은 환경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외연구들은 가정,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함께 주거환경의 질과 같은 생활

환경 요소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주지 선택에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지역에

서 주거환경과 관련된 이주는 주로 단거리 이동과 관련이 있고, 고용과 관련된 동기는 주로 

장거리 이동과 관련이 있다(Halfacreee, 1994). 이러한 논거를 따르면, 생활환경 요소는 농촌지

역 내부의 인구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어촌서비스 기준에서 말하는 육아시설, 소방, 치안 등과 같은 생활환경의 변수가 

농촌지역 인구이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관련된 근거

는 찾아볼 수 있다. 

장민기 등(2014)은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의료･교통 등 생활

환경이 편한 곳으로 이동(11.3%)’, ‘자녀교육에 제약이 덜한 곳으로 이동(1.6%)’이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고, 도시로의 역귀촌은 ‘생활비 부족(15.4%)’, ‘농업노동 적응 어려움(15.4%)’, ‘직장관

계(7.7%)’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장거리 이동에 Halfacreee(1994)의 

연구와 같이 여전히 소득과 고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소득과 고용이 비슷한 

조건일 경우 농촌주민의 이동에 생활환경부문이 일정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갤럽(2016)은 현재 거주지 선택이유로 ‘생활

환경이 편리해서가 농업인(12.9%), 귀촌인(16.3%)’, ‘자녀교육환경이 좋아서는 귀농인(2.3%), 귀

촌인(4.2%)’임을 보여준다.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에 ‘의료･교통 등 생활환경이 더 편리한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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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기 위해서가 귀농(10.1%), 귀촌인(43.4%)’, ‘더 나은 자녀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귀농(4.8%), 

귀촌(8.1%)’으로 분석된 결과는 이를 증거하며, 농경지의 매매와 구입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귀농인보다 귀촌인의 경우 생활환경이 농촌지역 내 거주지 이동에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

준다. 

또한 교육환경의 비율은 낮지만, 30대 이하 귀농･귀촌인은 자녀와 함께 농촌으로 오는 경우

가 많아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농촌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며, 직업적 이유로 인한 귀농이 전체 

귀농인의 29.6%인데, 30대 이하 귀농인은 직업적 이유로 귀농한 비율이 53.6%로 높다(김정섭･
이정해, 2017: 5-6). 이 같은 결과는 이주의 동기로서 교육적 환경의 비율은 낮지만,  30대 이하

의 농업인의 이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활환경은 한계마을의 유지에도 영향을 준다. 박경철(2014)은 도로와 교통여건은 한계마을

을 결정짓는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을 제시한다. 윤정미･김동환(2017: 131-132)은 

교통인프라,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을수록 한계마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생활환경이 한계마을 유지에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들은 직업과 소득이 농촌과 도시 간 이동에 영향을 주지만, 생활환경도 작용하

며, 특히 농촌과 소도시, 농촌과 농촌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

나 농어촌서비스 기준에서 제시되는 생활환경은 대부분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문화, 교육, 

의료, 교통서비스 등의 부문 중 주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들로 한정된다. 따라서 주로 공공

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제공하는 생활환경이 농촌지역의 희망거주지 선택

에 주는 효과를 살피는 작업은 인구유출을 막는 수단으로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타당성을 확

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주로 고용, 소득을 변수로 설명해 온 농촌인구 이동에 생활환경 변

수가 갖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농촌인구 이동과 관련된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현실에 비추어 시도도 좋고, 목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목적

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타당한가는 또 다른 차원이다.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 이상, 농촌을 

위해 이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떠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도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시도는 중요하다. 

Ⅲ.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3년 5월 기준 읍･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38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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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자료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추진위원장, 이장 등의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설문은 사업지의 배후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226명이나, 결측치 등의 자료선별과정을 통해 최종분석은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참조).  

조사된 설문대상자는 남성 172명, 여성 7명이다.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읍면거점개발사업 대

상지 및 배후마을의 추진위원장, 이장 등과 같은 마을 내 리더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

이다. 농촌사회 내 남성중심의 보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성의 수가 부족하여 일반화는 부

족하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기에 성별효과를 살피기 위해 변수추출과정에 포함하였

다.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50-60대 미만 58명, 40-50대 미만 26명, 40세 

미만 17명으로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구형태를 보여주어, 조사자료는 농촌사회의 노

령화된 사회구조를 잘 반영한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143명으로 가장 많다. 1-5년 미만 

14명, 5-10년 미만 13명으로 연령대를 고려할 때, 귀농 혹은 귀촌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사된 문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거주지역의 주된 산업은 수산업 6명이 포함된 농업 126명, 서비스업 28명, 기타 22명이다. 

설문대상자의 직업은 농업 109명, 기타 70명이다. 직업으로 조사된 항목은 농업, 어업, 어업 

및 농업, 기타의 4 범주로 조사되어, 공무원, 회사원 등 1차 산업 외 직업군은 모두 기타의 범주

에 포함되어 있다. 어업은 2명이 있었으나, 분석결과의 정교화를 위해 농업의 범주에 포함하였

다. 

종속변수인 희망거주지는 마을 내(70명)을 레퍼런스로 읍면소재지 81명, 인근 시･군 14명, 

대도시 14명이다. 인근시･군, 대도시의 인원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의 범주는 마을 내, 

마을 외(읍면소재지, 인근 시･군, 대도시)로 구분하였다. 마을 내와 읍･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동일 시･군내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은 약 84.4%로 귀농･귀촌 패널 1,039명을 조사한 자료

를 분석한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인 88.8%보다 조금 높지만(윤순덕 등, 2017), 비슷한 수준

을 보여준다. 분석에 활용된 조사 자료의 설문문항에서 인근 시･군은 다른 시군의 읍･면 소재

지 범주를 포함한다. 이를 고려하면, 윤순덕 등(2017)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

어, 귀농･귀촌자의 시각과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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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변수 

변수
종속변수

이항로짓 마을 내(70명), 마을 외(109명, Reference)

독립변수 예 아니오 전체 

주거

도시가스유무 32 147

179
‘아니오=

Reference’

공동시설 경비지원유무 145 34

상수도유무 173 6

하수도유무 158 21

교통

노선버스(15분)여부 169 10

순환버스(15분)여부 112 67

대중교통(3회)여부 151 28

인도차도구분유무 127 52

교육

학교규모적정유무 142 37

우수고등학교유무 120 59

방과 후 학교유무 125 54

교육발전위원회유무 125 54

평생교육시설유무 125 54

보건의료
내과/한방/물리치료 165 14

순회방문(월1회 등)여부 133 46

의약품구입(20분)가능여부 177 2

사회복지

재가서비스(주1회)유무 144 35

청소년센터(30분)유무 148 31

초등학생돌봄(20분)유무 134 45

영유아보육시설(20분)여부 157 25

다문화지원센터(30분)여부 133 46

응급

응급처치(30분) 여부 171 8

소방차(5분)여부 154 25

방범용 CCTV유무 118 61

112신고(5분)유무 156 23

문화 열람/대출(읍면내)가능유무 141 38

여가

문화시설(30분) 유무 135 44

전문공연(월1회) 유무 89 90

문화프로그램 유무 124 55

문화서비스(월2회)유무 66 113

정보통신
인터넷 149 30

IPTV 89 90

성별
남 172

녀 7 Reference

연령

40세 미만 17

40-50 미만 26

50-60 미만 58

60세 이상 78 Reference

거주기간

1-5년 미만 14

5-10년 미만 13

10-20년 미만 9

20년 이상 143 Reference

지역산업
농업 129

서비스업 28

기타 22 Reference

직업
농업 109

기타 70 Reference

전체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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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희망거주지로서 마을 내와 마을 외는 관측 불가능한 효용함수 에 따르며, <표 1>의 독립변

수 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로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 

여기서 는 번째 개인을,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 함수는  ≧ 일 때  (마을 내), 

  일 때,  (마을 외)의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마을 내 (Y=1)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  Pr≧ 

         Pr ≧ 

         Pr ≧

여기에서 는 확률분포를 따르고 있어, 의 확률분포에 의존하며, 확률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이고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 Pr  Pr ≦

여기서 로짓모형 는 확률분포가  





와 같은 로지스틱확률분포를 따르며,  는 

 일 확률, 즉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을 표현하며,  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만족

할 확률은  





로 표현된다. 마을 내와 마을 외의 확률 간의  비율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















 는 희망거주지로서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의 odds 비율로서,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과 

선택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는데, 는 분석 자료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각 변수의 벡터이며, β는 각 변수별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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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벡터이다. 따라서 다음 식에서 odds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은 X와 β에 대하여 선형관계

를 갖는다. 

  ln
  

 

그런데, 이변량 혹은 다변량 분석에서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는 종속변수 

최소 집단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개수의 10배가 되어야 하며, 최소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Hulley et al., 2007; Hair et al., 2006).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 중 최소치는 마을 내 70명으

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입변수는 14개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하나, 조사된 변수는 38개로 

다변량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투입기준에 위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소기준을 위배하지 않

기 위해 1단계로 각 부문별 변수를 투입하여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추출한 

후, 2단계로 추출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희망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변수 추출  

<표 2>는 종속변수 수에 따른 독립변수 수의 표본조건을 맞추기 위해 희망거주지 선택(마을 

내/마을 외)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거･교통･교육 등의 각 부문별로 포함되어 있는 변수만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변수추출을 위한 유의수준 기준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수의 표본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가급적 많은 수의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추출하였다. 

우선 주거부문에서 희망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유

무(= -1.455, =0.006)만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교통부문을 분석한 결과 도보 15분 내의  순환버스 유무(= -0.754, =0.027)가 유의수준 5%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외의 변수들은 p<0.10 수준에서 의미가 없어 

2단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부문별로 추출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교육부문은 학생 수를 고려

한 학교규모 적정성 유무(= -1.525, =0.000), 읍･면 내 취미 등의 평생교육 제공시설 유무(

=1.163, =0.016), 보건의료부문은 시･군 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제공시설 유무(=1.459, 

=0.062), 응급부문은 화재 발생 시 5분 내에 소방차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유무(=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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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112 신고 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유무(= 1.840, =0.014), 여가부문은 주

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유무(= -0.837, =0.044), 정보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

신여부(= -0.903, =0.033)만이 생활환경 차원에서 희망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배경 중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희망거주지 선택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거주기간

으로서 20년 이상의 거주자와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거주기간 5-10년 미만(= -1.396, 

=0.098), 10-20년 미만(= 1.311, =0.665)에서 차이를 보인다. 직업은 기타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 직업이 농업(= 0.741, =0.008)일 경우 기타부문과 차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제공하는 거주지 환경변수 9개, 개인적 배경

변수 2개로서 총 11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문과 응급부문은 2개 변수들이 포함되어 다른 부문들 

보다 교육과 응급부문이 희망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문화부문 범주에 포함된 변수들은 희망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문항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없어 제한적이지만, 농촌개발사업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득기반이나, 마을경관보다 문화복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

과와(최승국, 2014: 344-345) 다르다. 즉 마을에 계속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는 사회

복지, 문화부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해당마을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부문이 미치

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179명 중 60세 이상은 전체의 43.5%에 달하고, 50대 이상 60세 미만을 

포함하면 75.9%에 달하는데, 청소년 센터, 초등학생 돌봄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이 

없을 수 있어 해당시설들의 이용이 없는 이유로 동 시설들이 주는 시설들의 편익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자녀들을 갖는 연령대가 

많은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후 엄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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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변수 추출결과 

차원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

주거

도시가스 난방 -1.455 0.525 0.006 ***

공동시설 지원 -0.023 0.421 0.957 

상수도 시설 1.663 1.153 0.149 
하수도 시설 -0.415 0.508 0.415 

교통

노선버스 (15분) -1.056 0.737 0.152 

순환버스 (15분) -0.754 0.342 0.027 **

대중교통 (3회) -0.467 0.442 0.291 
인도차도구분 0.349 0.380 0.359 

교육

학교규모적정 -1.525 0.428 0.000 ***

통학수단제공 -0.232 0.430 0.589 

우수고등학교 0.576 0.441 0.192 

방과 후 학교 -0.682 0.479 0.155 

교육발전위원회 -0.366 0.469 0.436 
평생교육시설 1.163 0.484 0.016 **

보건의료

내과/한방/물리치료 1.459 0.780 0.062 *

순회방문(월1회) -0.041 0.357 0.908 
의약품구입(20분) 13.948 888.400 0.988 

사회복지

재가서비스(주1회) 0.500 0.463 0.280 

청소년센터(30분) 0.174 0.522 0.738 

초등학생돌봄(20분) -0.524 0.463 0.258 

영유아보육시설(20분) 0.100 0.620 0.872 
다문화지원센터(20분) 0.525 0.424 0.216 

응급

응급처치(30분) 1.568 1.122 0.162 

소방차(5분) -2.063 0.671 0.002 ***

방범용 CCTV 0.094 0.357 0.793 
112신고(5분) 1.840 0.746 0.014 **

문화 열람/대출(읍면 내) -0.375 0.373 0.315 

여가

문화시설(30분) 0.085 0.415 0.838 

전문공연(월1회) 0.210 0.402 0.601 

문화프로그램 -0.837 0.416 0.044 **
문화서비스(월2회) 0.378 0.400 0.344 

정보통신
인터넷 -0.903 0.423 0.033 **
IPTV 0.112 0.324 0.728 

개 인
적 배
경

성별 남성 0.387 0.634 0.063 ***

연령

40세 미만 -0.420 0.726 0.563

40-50세 미만 -0.236 0.460 0.603

50-60세 미만 0.065 0.389 0.868

거주
기간

1-5년 미만 -0.002 0.742 0.998

5-10년 미만 -1.396 0.844 0.098 *

10-20년 미만 1.311 0.665 0.049 **

주산업
농업 -0.288 0.393 0.463

서비스업 0.365 0.386 0.345
직업 농업 0.741 0.281 0.008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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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농어촌서비스 기준항목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효과 

추출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마을 내, 마을 외[읍･면 소재지(관내), 인근 시･군, 대도시]로 구분

된 희망거주지 선택에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제공하는 생활환경 조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희망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생활환경 조건

과 관련된 9개 변수, 2개의 개인적 배경변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민기 등(2014)과 농림축산식

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원･갤럽(2016)의 연구와 같이 생활환경이 이주에 영향을 미침

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생활환경과 관련된 7개 변수 중 ‘아니오’를 레퍼런스로 할 때, ‘예’인 경우, 즉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생활환경이 충족되었을 때 마을 

내 거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5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2개로 분석되었다. 

<표 3> 분석결과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

Intercept -0.028 1.179 0.981 

주거 도시가스난방 -1.112 0.673 0.098 *

교통 순환버스(15분) -0.549 0.440 0.213 

교육
학교규모적정성 -1.877 0.504 0.000 ***

평생교육 시설 1.522 0.542 0.005 ***

보건의료 내과/한방/물리치료 1.365 0.888 0.124 

응급
소방차(5분) -2.265 0.811 0.005 ***

112신고(5분) 2.454 0.868 0.005 ***

여가 문화프로그램 -1.018 0.508 0.045 **

정보통신 인터넷 -1.418 0.568 0.013 **

거주기간

1-5년 미만 0.538 0.939 0.567 

5-10년 미만 -1.580 1.280 0.217 

10-20년 미만 1.556 0.850 0.067 *

직업 농업 1.266 0.462 0.006 ***

 *** p<0.01, ** p<0.05, * p<0.1

우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설이 없는 것에 비해 마을 내 거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 -1.396(=0.098)

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조건이 갖추어지면 마을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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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은 대도시 주변지역의 농촌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하면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대도시 혹은 도시권의 주변부일 개연성이 높다. 대

도시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면 이들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값싼 집값 등을 고려하여 

농촌마을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보다 계층구조가 높은 지역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은 도시

화의 영향권이 확대된 결과로서 도시로 진입하지 못하는 농촌지역거주자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부문은 학교규모 적정성과 평생교육시설의 유무 두 변수가 투입되었

는데, 두 변수의 작용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 수를 고려한 학교규모의 적정성의 추정 

값은 = –1.877(=0.000)으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학생 수에 비해 

학교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마을외부로 이동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유의성은 없지만, <표 2>에서 분석된 결과와 

결부지어 변수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해석해보면, 통학수단제공의 추정 값은 = –0.232(

=0.589),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추정 값은 = –0.682(=0.155)로 통학수단이 제공되고,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제공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것에 비해 마을 내 거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시･군에 우수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 0.576(=0.192)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마을 내 거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수단은 마을 내 가정과 읍면소재지 내 학교와의 이동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상학생

이 있는 가족의 마을 내에서 정주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자녀교육과 관련된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제공되어도 교육과 관련하여 자녀의 수고

를 덜기 위한 의지가 읍･면 소재지 등 마을 외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동을 위한 핵심임을 보여

준다. 또한 자녀의 상위학교 진학 등을 위한 교육수준의 문제가 마을외부로의 거주지 이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응급부문은 5분 내의 소방차 도달여부가 마을외부로의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

이었다. 추정 값은 = -2.265(=0.005)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는 환경조건일 경우 마을 내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

다. 그러나 농촌지역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소화기 보급, 산림 면적이 넓으면 감점을 

받고 시가지 등 도시화 지역면적의 크기, 재정자주도 등이 높으면 가점을 받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지수 산출 식에 농촌지역 지자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아시아경

제, 2015.8.11.), 화재부문에 대한 농촌지역의 안전은 실제 공표되는 것보다 양호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부문에 대한 편익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소방차가 5분 내 도착가능한 마을은 동일 

읍･면내에서 비교적 중심지와 가까운 거리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를 

수 있는 거주지로서 읍･면 소재지, 대도시 등을 선호하는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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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과 비슷한 맥락의 성격을 갖는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가부문 중 문화프로그램의 추정 값은 = -1.018(=0.045)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주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표 2>의 여가부문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

회관 등 문화시설이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 0.085(=0.838), 월 1회 이상 전문공연의 추정 

값은 = 0.210(=0.601), 월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의 추정 값은 = 0.378(=0.344)로 

비록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변수의 방향성은 해당되는 항목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마을 내 거주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사문항 중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유무의 범주에 월1회 이상 전문공

연의 관람여부, 월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유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마을 내 정주를 희망할 확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분석된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여가부문에서 분석된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을 문화시설, 전문공연, 문화서비스와 다른 

생활조건으로 해석하면,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은 강연 등과 같은 전

문 강좌 등의 내용들로 인식한 결과로서, 낮은 강사의 질, 한정된 주제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서 시행되는 강좌 등이 수강하는 사람들의 지적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서 현

재 거주하는 지역보다 대도시 등의 상위계층구조를 갖는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의 추정 값은 = -0.903(=0.033)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희망거주지로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령층보다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의수준은 없지만 <표 3>의 연령별 효과

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에 비해 40세 미만(= -0.420, =0.563)과 40-50세 미만(= -0.236, 

=0.603)처럼 나이가 적을수록 마을 외부로의 이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층이 갖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분석된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 중 마을외부로의 이동보다 마을 내에서 정주하게 하는데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읍･면에 취미 등 평생교육 제공시설과 112신고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가능이었다. 이와 관련된 생활조건들은 농촌사회의 한계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정

책적 수단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읍･면에 취미 등 평생교육 제공시설이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 1.522(=0.005)로 없는 경우에 비해 마을 내 거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노령화된 용두산 권역 주민들은 상향식 농촌계획수립과정에서 소득, 

생활환경보다 주민들의 문화, 여가부문에 집중하는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최승국, 2014: 345), 취미 등의 평생교육을 통한 여가활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노령화가 심한 농촌사회 현실 속에서 농촌마을 주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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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을 위한 취미 등과 마땅한 유흥 등의 여가거리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제공이 인구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30-40대 층의 인구유입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사회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한

다. 이들 연령층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이 중요한데, 앞선 교육환경의 분석

에서 보면 학교규모의 적정성, 통학수단의 제공 등은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표 3>의 분석결과 중 시･군에 우수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마을 외

부로의 이주보다는 마을 내에서 정주할 확률에 대한 추정 값은 = 0.576(=0.192)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중시되

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요소보다 상위권대학으로의 진학 등에 유리한 

조건을 교육환경이 갖추는 것이 농촌 마을 내 거주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건전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이 중요하고, 자녀

들이 있는 연령층은 상위권대학 진학률이 우수고등학교의 판단기준인 현실 속에서 도･농간 학

력격차가 고려된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어촌특례 등의 제도적 기반

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간 평생교육 시설의 중요성은 자아실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측면을 강조해 왔지만, 농촌

사회에서 인구유출, 한계마을의 효과적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확인되며, 도시거주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농어촌특례입학 등이 실질적인 농촌마을 인구유지에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임을 보여준다.   

112 신고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조건의 추정 값은 = 2.454(=0.005)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112 신고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마을 

내에 거주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안심하고 거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환경 조건이 마을 내에서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사회가 점차 노령화되고, 과소화 되는 상황에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주민이 

농촌마을 내에서 거주할 가능성을 높이며, 한계마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들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에서 배후마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 설치할 시설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이상준 등, 2015; 이상준, 2014: 25), 양호한 지역이라도 대부분 문화, 건강

과 관련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부를 실시하는 수준이다.

분석결과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장치가 112 신고 

시 5분 내 도달(=2.454, =0.005), 취미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제공(=1.522, =0.005)

의 순이다. 두 부문의 서비스들은 농식품부가 아닌 각 부문을 관장하는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농촌개발사업 내에서 배후마을 주민의 마을 내 정주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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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수단으로서 치안확보를 위한 여건조성, 취미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teenbekkers et al.(2008)와 Halfacree(199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은 치안의 중요성이 국내 농촌현실에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나, 취미 등의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중요성은 국내 농촌의 현실과 다른 상황임을 보여준다. 

2) 개인적 배경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효과 

개인적 배경 중 거주기간이 마을 내 정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10-20년 미만(=1.556, =0.067)의 연령층만이 유의수준 10% 수준에

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유의수준은 없지만, 다른 거주기간과 결부지어 논의해 보면, 5-10년 

미만의 추정 값은 = -1.580(=0.217)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거주

기간 20년 이상에 비해 마을 내 머무를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1-5년 미만

의 거주기간의 추정 값은 =0.538(=0.567)로 20년 이상에 비해 마을 내 머무를 가능성이 높

다. 

1-5년 미만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정착지로서 마을을 선택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적응하

는 시기이나, 5-10년 미만의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을 내 환경에 익숙해지고, 귀농･귀촌 등을 통

해 당 마을을 선택한 목적 등이 현실생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가의 판단이 서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을 따르면 희망을 갖고 해당 마을을 선택한 1-5년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택한 동기를 충족시켜주고, 5-10년 미만의 거주기간까지 그 선택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귀농자의 경우 1-5년 미만의 적응과정 기

간에 선택한 작목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립농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해주고, 귀촌인의 경

우 주민공동체와의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추정 값은 = 1.266(=0.006)으로 기타 직업에 비해 마을에 

거주할 확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상진 등(2016: 53)은 귀농･귀촌인의 직업을 농업, 겸업, 농업외 타 분야, 무직으로 구분하고, 

직업은 역귀농･역귀촌의사와의 관련성이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 농업인 경우 희망거주지로 마을 내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

을 보여준다. 농촌마을 내 거주가 경작에 유리하거나, 농지매매가 쉽지 않아 거주지 이동이 용

이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귀농인의 경우 마을 내 

정주가능성이 높아 한계마을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귀농초기에 관리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인적 배경이 주는 효과를 보다 폭넓게 살피기 위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

는 없지만, 변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표 2>를 해석하면, 60세 이상을 레퍼런스로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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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추정 값은 = -0.420(=0.420), 40-50세 미만(= -0.236, 

=0.603), 50-60세 미만(= 0.065, =0.868)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마을 외

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농촌사람들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만성질환 환자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농촌

이 직면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ice & Webster, 2017). 이러한 논거를 따

르면 생애주기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의료 등의 수요가 증가되어 의료 환경이 양호한 환경

으로 이주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된 결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표 3>의 결과와 

결부지어 해석해 보면 시･군 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1.365(

=0.124)로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의료시설의 양호한 조건은 마을 

내 거주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생애주기 상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노년층은 마을 

내보다 의료시설이 양호한 읍면거점지역, 대도시 등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타당

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마을 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농촌지역의 의료 환경이 

양호할 가능성도 있지만, 노령층일수록 마을 외부로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새로운 적응, 비용

과 구직 등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상황일 수 있다. 

지역의 주된 산업도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으나(<표 2>참조), 거주하는 

마을의 주된 산업이 농업일 경우의 추정 값은 = -0.288(=0.463), 서비스업은 =0.365(

=0.345)로 기타산업을 레퍼런스로 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해당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농업일 경우 마을 외부로의 이주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의 경우 마을 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농촌지역에서 주산업이 서비스업이면 농업인 지

역보다 도시화도가 높아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보다는 도시서비스 등을 누리는데 양호한 환경

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통해 파악되는 생활환경 조건은 농촌지역 내 이주에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나, 다수의 변수가 영향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변수들이 주로 공

공부문에서 지원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수요에 반응이 느린 것도 원인

으로 생각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해당시설의 확충이 농어촌 인구의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도시화의 확장 등으로 인한 효과로서 풀이된다. 또한 개인적 배경으로

는 직업으로서 농업은 마을 내에서 거주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며, 마을 내 거주기간에 따라 

마을 내 정주가능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중 일부항목은 동일 시･군 내 한계마을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서 배후마을을 위한 프로그램

과 시설의 종류들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귀농, 귀촌자들의 마을 내 이탈방

지를 위해서는 정착 후 1-5년 기간 내 집중적인 지원 등을 통해 마을로 이주한 목적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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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농촌주민의 희망 거주지 선택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촌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자의 농촌사

회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생활환경의 조건이 농촌지역 내 이

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제공하는 생활환경 조건 중 마을 

내 정주하게 하는 효과는 주민들의 여가와 관련되는 평생교육시설과 112 신고 시 5분 내에 도

착할 수 있는 안전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거주지로서 마을 내와 마을 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은 생활환경 7개, 개인적 배경 2개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였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문은 서비스가 제공될지라도, 학업과 관련된 자녀의 수고를 덜기 위

한 의지의 발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을 외로의 이동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 거주자의 취미와 여가거리를 제공하는 평

생교육, 보건소 등을 통한 방문하는 의료서비스의 요소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활여

건의 조성은 농촌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계마을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수

단일 수 있다.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마련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은 사업대상지

의 경관개선, 도로, 주차장 등 농촌관광 등을 고려한 상황에서 환경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

되어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 거주하는데 기여하는 치

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사업프로그램 및 지원시설의 종류를 반영시키는 것이 한계마을

로 변화되고 있는 배후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배후마을이 사라

지면, 읍･면의 거점기능은 약화되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지역은 읍･면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실태가 일반적인 농촌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환

경이 일반적인 농촌지역보다 양호해 제공되는 각 서비스부문의 효과가 작게 나타날 개연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지역을 표본으로 

삼고 있으나, 설문대상자는 남성중심의 리더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 수는 179개로 작다. 경험적

으로 볼 때, 마을 리더는 일반주민보다 소득 등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일반주민의 인식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과와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농촌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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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및 한계마을 방지 등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관련된 

논의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동일 시･군내의 단거리 이동에 생활

환경이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농촌지역 내 인구이동을 위한 변수설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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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 있다. 분석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읍･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38개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79부의 설문을 로짓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마을에서 주

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장치가 112 신고 시 5분 내 도달(=2.454, 

=0.005), 취미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제공(=1.522, =0.005)의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직업은 농업일(= 1.266, =0.006) 경우 마을에 거주할 확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개발사업에서 배후마을을 위한 프로

그램과 시설의 종류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활환경이 농어촌주민의 거주지 선택

에 작용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농촌개발, 한계마을, 인구이동, 농어촌서비스 기준


